
취소 인쇄하기

삐라살포 탈북단체, 오늘 청문회…법인설립 
취소절차 돌입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29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에 대한 청문
을 열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5일 이들 단체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탈북민단체 큰샘에 보
낸 처분사전통지서에 따르면 큰샘이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 총 8차례 걸쳐 쌀·휴대
용 저장장치(USB)·성경 등을 넣은 페트(PET)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에 보냈다며 “당초 법인 설
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오전 큰샘의 박정오 대표를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박 
대표도 청문에 출석해 자신들의 활동이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청문 진행

박상학 불참·박정오 큰샘 대표만 출석할 듯 

등록 2020-06-29 오전 8:40:00

수정 2020-06-29 오전 8:45:21

김미경 기자

Page 1 of 2이데일리-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

2020-06-29https://www.edaily.co.kr/news/print?newsId=01584246625806640&mediaCodeNo=2...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ｍ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정오 대표의 친형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측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
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날 청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직접 교부 방식으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박상학 대표 측에 적법하게 송달했
다는 입장인 만큼, 박상학 대표가 불출석하더라도 예정대로 이날 청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
다.

만약 정부가 청문회를 통해 이들 단체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탈북민 단체
들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
이 높다. 

통일부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
소를 검토하게 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두 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
금 등을 비용 처리하거나,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
면 혜택을 받는 등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 1달러 지폐 2000
장, SD카드 1000개를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실어 북측으로 날려보냈다. 이 단체는 지
난 22일에도 풍선을 살포했으나 북측에 도달하지 못하고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큰샘은 지
난달 29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쌀을 담은 페트(PET)병을 인천 앞바다에 띄워보냈다.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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